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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동향 ) 

일본 통산성, 産業空洞化 방지를 위한 新法제정 

일본 통산성은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차기 통상국회에 「지역산업집적활성화법」(가칭)을 제출할 방침임을 밝혔다.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자치체나 기업을 연구개발면이나 세제우대조치면에서 지원하고 신분야에 대한 진출 등을 지원한다. 또 이와 관련
되는 경비를 1997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대상은 자동차등의 가공조립형산업이 입지하는 지역이나, 地場産業이 모여있
는 지역등이다. 동시에 건설성 및 운수성과도 연계하여 고속도로에 대한 접근도로 등 주변의 교통인프라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통산성은 새로운 지원책으로서 ①자치체등이 정비하는 시험연구시설이나 정보처리시설에 대한 보조, ②중소기업의 판로확대나 
신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술, 경영, 디자인 전문가의 파견, ③지역내 기업의 설비투자시의 세제우대조치, ④지역진흥정비공단에 의
한 공장임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성과 운수성은 이러한 산업 집적지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 항만 등의 거점을 연결하는 접근도로등 교통인프라를 비
롯해, 도로에 광화이버 등을 통한 정보 Box 등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통산성은 현재 地場産業이 왕성
한 지역의 기업이나 자치체를 보조금이나 저리융자, 세제우대조치 등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집적활성화법」(6월말 현재 전국
에 88개 지역을 지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동법은 신법에 흡수되며 지원조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8월 13일자) 

미국 하이테크기업, 외국인 고용규제 위법 판결에 안도 

미국 연방재판소가 외국 국적의 전문가나 기능노동자의 고용을 억제하고 있는 미국 노동부 규칙을 위법이라고 판결하여, 마이크
로소프트사 등 미국 하이테크기업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 

移民法 「│┼1B」조항을 授用하고 있는 하이테크기업은 외국 국적의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를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노
동부는 │┼1B 비자를 인정하지 않아 이들 노동자의 체재기간이나 급여를 규제하고 외국인 전문가의 대우에 관한 문서제출을 의
무화하는 규칙을 공포하였다. 

그래서 이 규칙에 반발하는 대기업이 전미제조업자협회를 통하여 소송을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라이슈 노동부 장관과 전기전자
기술자단체는 이러한 사법적 판단에 불만을 나타내며, 기업이 │┼1B 조항을 악용하여 미국인 중견기능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
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소수의 외국인 전문가의 고용으로 미국은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의 75%를 지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1996년 7월 25일자) 

일본 통산성, 네트워크구급병원 설립 

일본 통산성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부정접근에 의한 피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을 유저에게 자문하는 「컴퓨터 긴급대응센타」
(JPCERT/CC)를 1996년 8월 8일부로 설립한다. 인터네트의 보급에 따라 앞으로 부정접근에 의한 데이터의 파괴 등이 빈발할 
것으로 판단,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 (JIPDEC)를 사무국으로 하여 우선 5∼6명의 요원을 배치한다. 10월 이후는 24시간 운용태
세를 확립, 부정접근 사례연구와 정보 시큐리티에 대한 세미나 등을 전개하여, 앞으로는 독립운용을 계획하고 있다. 비슷한 기관
이 미국에는 있지만, 일본에서는 최초의 네트워크 구급병원이 된다. JPCERT/CC는 총괄책임자가 되는 정보시큐리티 전문가를 
외부로부터 스카우트하고, 그 밖에 기술자 1∼2명, 사무직원 2명으로 발족한다. 통산성은 외곽단체인 JIPDEC에 2억원의 초년도 
경비를 보조하였다. 사무국의 외부에는 대학연구자와 컴퓨터 메이커, 유저등 대표자로 구성되는 어드바이져 그룹도 설치, 앞으로
의 운용방침을 결정하고 있다. 

통산성은 기계정보산업국장의 사적연구회인 「시큐리티 플라이버시 문제 검토회」에 컴퓨터 바이러스 대책 워킹그룹을 설치, 부
정접근대책을 검토해왔다. 대책기준은 8월 8일부로 고시되었으며, 동시에 피해에 대한 사후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JPCERT/CC의 설립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인터네트가 보급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해커나 바이러스의 침입에 의한 데이터의 파
괴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의 정보시스템에는 연간 16만회의 부정접근이 시도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는 
이미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Coordinate Center(CERT/CC)」를 설립하였으며,이와 비슷한 기관을 독일, 
영국, 네델란드, 이스라엘 각국도 설립하고 있다. 따라서 통산성에서도 이번에 일본판 CERT/CC의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해외
의 비슷한 기관과 연계를 취하면서 조사연구기능도 갖추어 미래에는 회원제의 독립기관으로 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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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工業新聞, 1996년 8월 7일자) 

유럽의 제5차 플레임워크 프로그램 

유럽연합(EU)의 연구개발 제5차 플레임워크 프로그램 책정을 위한 가맹각국의 견해가 밝혀지고 있다. 유럽위원회로부터 보조금
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유럽위원회 직원의 늦은 사무처리에 실망하고 있다. 이는 오래된 얘기로, 제5차 플레임워크의 책정에 있어
서는 더욱 기본적인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1999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플레임워크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의 제4차 플레임
워크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맹국 정부등이 견해를 표명하게 된다.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유럽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가맹국의 연구
개발이나 산업을 강화하는 동질화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차기 플레임워크에서도 변함이 없을지는 모르겠다. 

확실히 유럽의 산업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작년 말에 유럽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유럽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경쟁력이 열세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되는데,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성공해도 기업이 충
분한 성과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사업투자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고 기업에게 연구개발이 그다지 중요시 되지 
않고 있으며, 또 미국과 같이 起業家的 풍토가 없고, 일본과 같이 안정된 기업환경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에스프
리(정보기술연구개발계획)나 레이스(첨단통신기술연구개발계획) 등에서는 성과의 스핀 오프를 가져오고 있다. 프로그램은 제품
의 시장화를 위한 연구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가 제품화로 연결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기업은 이에 대한 주요한 메리트를 
구체적인 성과가 아닌, 유럽의 라이벌 기업, 부품기업, 고객기업과의 접촉으로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산업계의 연구자는 연구비
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유럽의 라이벌 기업도 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유럽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얻을 수 있다
고 말하면 비교적 용이한 것 같다. 

산업적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강하게 지지되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민간기업이 해야 할 近시장제품개발 지원과 관
려되는 것이라면 특별한 이익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최종 수요가를 포함한 산업계가 제5차 플레임워크 프로그
램의 방향설정에 참가하여, 유럽위원회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용화 개발의 촉진을 제안하고 있다. 산업기술 프로그램
의 주된 수익자는 대기업이다. 대기업은 서류심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크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틀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우선 소액의 조사비를 주고, 그것으로 프로그램에 참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
연구개발 상대를 찾을 수 없다면 중소기업에게는 프로젝트 수행능력이 부족할 것이다. 유럽의 통합, 균질화라는 관점에서, 경제발
전이 늦어지고 있는 가맹국에게는 거대기업이 적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또 경제발전이 늦어지고 가맹국에게
는 거대기업이 적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또 경제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가맹국으로부터 참가자가 있는 프로젝
트는 우선시되고 있다는 비공식적인 인식도 있다. 그러나 제5차 플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향하여 이와 같은 균질화 지향에 소극적
인 자세가 강하여, 프랑스의 연구부 장관은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最良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만을 지원해
야 한다는 생각에는 소극적이다. 

(工業技術, 1996년 8월호) 

일본 통산성, '97 개산요구에서 신산업 창조에 역점 

일본 통산성의 1997년도 예산개산요구는 연구개발관련 예산에 과거 최대의 신장율(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9% 증가)인 약 4
천억 엔을 요구하는 등, 신산업의 창조를 더욱 선명하게 밝힌 내용이었다. 중점정책인 ①산업공동화대책, ②환경공생형 사회의 구
축, ③글로벌 경제에 대한 노력 중에서도 연구개발, 지역공동화, 중소기업, 정보화의 4가지 점을 테마로 한 「산업공동화대책」
에 延 5,739억엔이 충당되고 있다. 또 백억 엔을 넘는 타 성청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담겨진 것도 특징이다. 한편 「환경공생형 사
회의 구축」에서는 신에너지·에너지절약 대책을 강화하는 반면, 부득이 새로운 원자력입지교부금을 창설하는 등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1. 산업공동화대책 

150억 엔을 요구하는 「공공투자중점화」의 내역은 연구개발에 50억 엔, 지역공동화 및 중소기업에 48억 엔, 정보화에 42억 엔
으로 되어 있어, 이 4개 분야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신설된 「경제구조 개혁특별조치」의 요구액 200억 엔도 거의 비슷한 배분
이 될 전망이다. 

연구개발의 추진은 지역의 기업·대학·국립연구소로 구성되는 연구콘소시엄을 만들어, 제안공모형으로 지원하는 「지역산학관 연

계제안공모」(요구액 20억 엔)를 신설한다. 또 「타 성청 공동프로젝트」(30억 엔)도 신규요구하여, 과학기술청, 우정성, 후생성
등과 腦과학연구, 지진조사연구 등을 추진한다. 지역공동화대책 관련예산은 1997년도의 지정을 목표로 하는 신법안 「지역산업
집적활성화법」(가칭)에 의거하여, 금년도 당초 예산의 약 7.7배로 인상되었다. 산업집적지역의 기술고도화, 신규사업을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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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비에만 77억 엔의 보조금을 설정하고 있다. 또 특허청은 休眼特許를 지방기업에 제고하는 「특허기술맵(map)」(16억 엔)
을 정비할 계획이다. 감소경향에 있던 중소기업대책의 일반회계도 신법을 배경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신장율 제로에서 1.1%의 微
增으로 돌아섰다. 또 「석탄, 석유 및 에너지 수급 고도화대책 특별회계」(石特會計)를 추가한 요구액은 3.4% 증가한 1,339억 
엔이다. 

창조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보조금이 50억 엔으로 10억 엔 증가되어, 이 중 「아이디어 단계기술에 대한 보조금」(5억 엔)이 신설
되었다. 상품 데이터 베이스나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중소기업의 「물류·업무관리의 쇄신」(25억 엔)을 추진하고, 신법과 

관련되어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실시하는 인력 육성, 네트워크 형성에도 6억 엔을 신규 요구한다. 

정보화의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우정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모델도시구축사업」(15억 엔)이다. 모델지역을 
선정하여 행정, 교육, 의료, 방재 등 복합적인 정보통신시스템을 정비하는 최초의 공동 프로젝트가 된다. 이 밖에 「선진적 전자재
료 개발촉진사업」(4억 엔)을 발족시키고 중핵사업인 電子 상거래 추진도 21억 엔으로 4억 엔을 확충한다. 

2. 환경공생사회의 구축 

에너지 관련 특별회계의 요구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2% 증가한 1조 2,420억 엔이다. 내역은 石特會計가 7,735억 엔으로 
6.8% 증가하였지만, 「전원개발촉진대책특별회계」(電特會計)는 3,068억 엔으로 보합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신에너지·에너지

절약 대책이 강화되고 있어, 「태양광발전의 시장자립화 보조금」(124억 엔)은 단번에 83억 엔이 인상되어, 값비싼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주택에 대한 보급을 가속하게 된다. 또 풍력발전, 클린 자동차등 「신에너지 도입자치체에 대한 지원금」(29억 엔)을 
신규 요구하고 신에너지의 도입을 꾀하는 사업자에게도 채무보증을 15억 엔을 지원한다. 원자력입지정책에서는 입지관련 교부금
을 총 714억 엔 정도로 5.8% 증가시킨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로 결과가 난 新瀉縣의 주민투표를 받아들여 원자력발전
의 운전종료시까지 給府하는 「장기교부금」(51억 엔)이 창설된다. 환경대책은 리사이클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여 모든 폐기물
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체의 「제로 에미션 구상의 추진」(11억 엔)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3. 글로벌 경제 대책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역내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위해, 동 사무국에 2억 엔의 사무협력자금을 거출하는 외
에, 대일투자확대로 이어지는 일본무역진흥회(JETRO)의 국제산업교류사업에 대한 지원을 96억 엔으로 7억 엔 확충한다. (日本
工業新聞, 1996년 8월 27일자) 

세계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동향 

지난 6월 하순, 영국 무역산업부의 위탁에 의해 C사가 발표한 세계의 기업의 연구개발비의 1996년판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세계
의 기업의 연구개발비 상위 300개사를 다루고 있는데, 1995년의 상위 300개사의 연구개발비 매상고 대비율은 4.4% 였다. 이들 
300개사의 연구개발비는 전년 보다도 평균 5% 증가한 것이다. 스웨덴의 신장은 21%, 독일과 미국의 신장은 11%, 영국은 4%
가 신장되었다. 영국 기업 17개사의 이익은 전년도 대비 18% 증가하였고, 매상고는 9%가 증가하였는데, 연구 개발비는 이전의 
6%, 7% 증가 보다도 저하하여,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더 한층 증가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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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영국의 경쟁력백서 

- 유럽에 있어서의 기업의 核을 목표로 하여 - 

1996년 6월, 영국정부는 경쟁력에 관한 금년도 백서인 「영국경쟁력백서-유럽에 있어서의 기업의 핵을 목표로 하여-」
(Competitiveness Creating The enterprise centre of Europe)를 발표하였다. 영국에서는 1994년 이래, 경쟁력에 관한 백서
를 작성해오고 있는데, 이번이 세 번째이다. 금년의 백서에서는 경쟁력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시책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리뷰
하였으며,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개선, 규제완화, 고용, 훈련과 같은 국내시장의 개혁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취해 온 시
책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추진해 갈 의향임을 표명하고 있다. 또 세계적 수준의 경제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과의 파트너쉽 강화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동 백서의 개요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영국정부의 경제정책 어프로치와 경제 퍼포먼스 

영국정부의 경제정책 어프로치는 안정된 거시적 경제환경의 창설, 기업의 활성화와 시장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민
영화의 촉진, 시장의 개방, 공공부문의 퍼포먼스 개선 등을 목표로 실시되어 왔다.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의 노력은 경제 퍼포먼스
의 지표로 볼 수 있듯이 확실히 결실을 맺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1979-1989년)에는 1인당 GDP 성장률이 미국, 프랑스, 독
일, 캐나다 보다도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고, 생산성도 개선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OECD는 영국이 1979년 이래, 다른 나라 보
다 높은 생산성의 개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기업 및 중소 기업 

영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과거 20년 동안에 산출고 및 고용 모
두에서 점유율을 신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변화에 대한 적응성과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 영국의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한정된 고객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금의 조달이나 미래의 계획을 위한 시간할
당 등에 힘을 쏟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규칙의 준수나 그를 위한 사무처리등에도 많은 비용이 들지도 모른다. 

3. 규제완화: 보다 적고, 보다 좋고, 보다 간소하게 

영국정부 및 EU는 규제를 극력 적게 하고, 목적에 초점을 두도록 하며, 사업자나 국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의 폐지와 개정을 추진해왔다. 작년 말까지 500건 이상에 이르는 작업을 끝냈으며, 1996년에
는 480건의 작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또 250건의 사업면허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9월에는 그 결과에 대
한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칙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단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정부는 모든 새로운 규칙에 대한 經費便
益分析을 하도록 하며, 그를 위한 經費調査와 규제평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규칙이 적용시행되는 방법도 경우에 따라
서는 그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정부는 사업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시행행위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건강안전
에 관한 규칙의 안내와 환경청의 시행방침 문구에는 사업자의 시행행위에 대한 정보의 획득과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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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여되어 있다. 

4. 사람: 고용, 학습 및 기능 

자본이 국제적인 규모로 이동성을 높이고 국가 보유지원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기능 및 그 기능을 어느 정도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국가의 번영에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과 고용을 위한 새로운 部를 설립한 것은 영국정부가 교육훈련
과 고용시장에 관한 정책을 통합하여, 평행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과거 10년동안에 영국정부는 노동자의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직장에서는 국가직업자격(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스
코틀랜드 직업자격(Scottish Vocational Qualifications) 및 인베스터스 인 피플(Investors in People)과 같은 프로그램이 전개
되어 왔다. 훈련과 기업지원, 경제개발에 초점을 둔 훈련·기업평의회(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도 설립되었다. 작년의 

경쟁력백서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국가교육훈련목표를 설정하여, 고용에 관한 기본적인 자격에 관한 영국의 전진 정도를 주요한 
경쟁상대국과 비교하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지위를 유지하고, 국가의 미래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를 위해서는 대학은 적응을 위한 변화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국정부는 론 디어링 
卿 밑에, 고등교육의 목적, 형태, 구조, 규모, 자금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를 검토하기 위한 고등교육에 관한 국가조사위원회
(National Committee of Inquiry into Higher Education)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7년 여름까지는 보고서가 정리될 예
정이다. 

5. 세계수준의 경제 창조 

세계수준의 경제를 위해서는 기업, 그의 지원 조직 및 공공기관이 각각 퍼포먼스를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퍼포먼스는 여전히 다양하다. 기업에 대한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평균적인 것과 베스트인 것과의 격차가 완연하게 나
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자산업에서는 퍼포먼스 상위 10%의 기업에서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10만 8,000파운드 산출하
고 나아가 그 중 82% 기업에서 과거 5년 동안에 신제품을 도입하였다. 한편 평균적인 기업에서는 5만 3,000파운드로, 그 중 7% 
만이 신제품을 다루었다. 서비스부문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경향이다. 최근의 호텔산업에 대한 國家遺産部의 조사결과에서
는 평균적인 것과 베스트인 것 간의 커다란 갭(gap)이 나타나고 있다. 同種의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간의 이러한 비교에 의한 基
準化 調査는, 그들 자신의 퍼포먼스를 개선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많은 기업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영국의 상위 1,000개 기업
의 대부분은 많든 적든 이와 같은 기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 중소 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의 활용은 아직 많지 않지만, 
Business Links에 의해 이와 같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 기준화를 위한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영국내에
서 질높은 기준화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국가기준화 네트워크가 창설될 예정이다. 무역산업부, 국가품질기금(British Quality 
Foundation), 영국산업연합(CBI), 크랜필드대학 등이 이 네트워크 서비스에 협력하고 있다.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의 정부사무소, 훈련·기업평의회, 지방자치체, 또는 상업회의소 등이 협력하여 지역의 경쟁력 향상·개선에 힘

쓰고 있다. 1996년 7월까지, 이들 정부사무소와 그 파트너들은 각 지역의 경쟁력을 위한 중요 사항을 행동과제로 정리하여 발표
할 예정이다. 정부의 기업지원서비스는 기업과의 밀접한 연관의 유지에 배려한 것이다. Business Links의 파트너쉽에서는 훈련·
기업평의회, 상업회의소, 지방자치체, 대학, 그리고 정부로부터 지원(resource)을 얻는 경우에 1개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Business Links, 스코틀랜드의 Business Shops, 그리고 웨일즈의 Business Connect Service의 네트워크는 
각각 지방의 기업에 대하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서비스는 현관까지 배달된다. (工業技術, 1996년 8월호) 

일본 통산성, 

원자력발전소 입지촉진 위한 新交付金制度 창설 

일본 통산성은 내년도부터 원자력발전소의 電源立地를 촉진하기 위해 대형 교부금제도를 창설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는 장기적
인 관점에서 지역진흥의 확충이 목적이다. 이 신교부금은 「원자력발전시설입지지역 장기발전대책교부금」(가칭)으로, 운전개시
부터 종료까지의 전가동기간 동안에 교부되며, 전기출력 100만 KW당 연간 8,000만 엔을 給府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50억 9,000만 엔을 개산요구한다. 신제도는 전원교부금제도의 새로운 제도로, 출력 35만KW 이상의 
원자력발전소가 대상이 된다. 동 규모 이상의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일본에서 48기(총출력 약 4,103만KW)가 가동 중이다. 이는 
발전소 등의 감가상각과 함께 해마다 고정자산세 수입이 감소하는 그 지방의 자치체에 대해 지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행 전원
입지촉진 대책교부금은 지역진흥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교부기간은 발전용 시설의 착공부터 운전개시후 5년 까지이다. 실제의 
교부금액은 출력 110만 KW급의 경우, 1기당 약60억 엔에 달한다. 신교부금도 전원입지촉진대책교부금과 마찬가지로 발전소의 
하드지원을 목적으로 자치체를 위해 실시한다. 각종 교부금은 현재 전원입지촉진대책교부금을 제외하며, 소규모적인 제도가 대부
분인 실정이다. 

이에 대해 그 지방으로부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확충을 요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산성도 원자력발전소 입지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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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의 공생의 관점에서 이러한 지방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이 밖에, 전원입지교부금제도도 주변지역에 대한 기
업유치나 산업의 근대화를 목적으로 발족한 電力移出縣等交付金에 대하여 교부금 대상범위를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으로까지 확
대할 방침이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8월 21일자) 

중국의 원자력발전 현황 

20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90년대에도 두자리 수 경제성장을 계속하여, 경제발전이 현저한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전력수급에 압박
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인구 1인당 발전설비용량은 165KW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평균의 1/3, 일본의 1/10 밖에 안되는 것이
다. 중국은 구토면적(약 960만 평방 킬로미터)으로 보아도 세계 제3위의 대국으로, 확인매장량이 현재 연간소비량의 100배 이상
이라고 이야기되는 석탄을 비롯해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이 존재한다. 그러나 석탄, 석유, 수력 등이 모두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지구환경을 양립할 수 있는 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
려고 하고 있다. 석탄자원의 80%는 華北 東北에 집중되어 수요지인 연안지역까지의 운반에는 최대 3,000Km의 장거리 수송을 
필요로 한다. 수요에 맞게 석탄을 채굴하여도 운반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체화물수송량에서 차지하는 석탄의 비율
은 이미 4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탄사용은 환경오염의 문제도 동반한다. 이산화유황 하나만 보아도 중국의 화력발전소에
서는 아직 탈황장치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배출량이 일본의 20배 전후,세계적으로도 유수의 배출국이다.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四川省의 重慶에서는 유황산화물과 매연량이 일본의 공해 최전성기였던 '60년대 전반의 2배라는 자료도 있다. 석유는 외
화획득을 위해 수출로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수송용, 화학공업용의 국내수요를 제외하고는 화력발전연료로 쓸 여유가 없다. 현
재 중국은 '93년부터 석유의 순수입국이 되고 있다. 

수력은 자원적으로는 풍부하다. 전기출력 70만 KW의 水車·발전기 26기의 대규모적인 三峽댐 개발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그

러나 수력자원은 서남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수요지까지의 송전에 비용이 든다. 삼협댐 개발에는 100만 명 이상이 필요한 등 건
설비용 자체도 높고 개발에 따른 생태계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만성적인 전력부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
이 되는 전력에너지 공급을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발전전력량의 75%를 석탄화력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을 타파하고, 과도한 石炭傾斜에 의한 폐해를 줄이려고 한다. 그에 대한 유력한 옵션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원자
력 발전이다. 중국에서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아직 총 3기 210만 KW에 지나지 않으며, 총발전설비, 총발전전력량에서 차지
하는 비율도 1%에 불과하다. 이것을 2000년에 1,000만 KW, 2010년에 2,000만 KW, 2030년에 3,000만 KW정도까지 끌어올
리는 야심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계획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표>와 같은데, 이 밖에도 江蘇省에 100KW 2기, 福建省에 
60KW 또는 100KW 2기, 江西省, 海南省에 각각 30만 KW 2기 등, 총 10개소 이상의 지점에 30기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
진다. 원자로형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개발되어 원자력발전의 주류가 되고 있는 경수로의 PWR(가압수형)을 비롯해, CANDU(캐
나다제 중수로), VVER(러시아형 가압수로)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는 국산화하고자 하는 명확한 정책을 가
지고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면 泰山Ⅱ基 계획은 60만 KW의 PWR 2기로 구성되는데, 이 60만 KW PWR이라는 것은 안전성을 높이고 시스템을 단순
화하는 등의 노력을 추가하여, 중국이 다음 세기를 향한 원자로로 삼으려는 것이다. 또 다음 단계인 70만 KW로 끌어올리는 개량
작업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는 100만 KW급을 국산화하기 위한 기술습득에 활용될 예정이다. 

<표>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현황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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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산성과 우정성, 

地域의 情報化 등 4개 분야에서 협력 

일본 통산성과 우정성은 20일, '97년도 예산으로 실시하는 공동프로젝트안을 발표하였다.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①선진적 정
보통신시스템 모델도시구축사업을 필두로, ②고도 도로교통시스템(ITS) 모델지구 실험구상, ③정보통신의 고도화를 위한 뇌기능
의 연구, ④電磁界 계측기술 등에 의한 지진관측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의 4개 분야에 협력하며, 총 60억 엔을 예산요구한다. 특히 
「정보통신모델도시사업」은 종래 兩省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의 정보화를 융합하는 최초의 시도이다. 그러나 기존의 유사
한 정책과의 정합성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3개 분야를 포함하여 어디까지 협력태세를 취해야 할지 縱的 행정시정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프로젝트안은 수상의 지시를 받아 兩省이 연락협의회를 만들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각의 후 통상·우정성 

양 장관이 수상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었다. 60억 엔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모델도시사업」은, 모델지역을 선정하여, 행
정, 교육, 의료, 방재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정보통신시스템을 정비하여 지역의 산업이나 주민에 개방하는 것으로, 선진적인 도
시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縣市町村으로부터 모델안을 공모하여, 초년도에 4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ITS 실험구상」은 교통사고·정체, 환경문제 등의 해결이 기대되는 것으로, 경찰청, 운수성, 건설성과도 연계하여 모델지구를 설

정하여 전개할 예정이다. 또 「뇌기능」과 「지진관측」의 두가지 공동연구는 통산성의 전자기술종합연구소, 우정성의 통신종합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에 응용하기 위한 뇌기능의 해명, 지진 前兆 현상 정밀계측 등을 추진하고 있다. 

(日本工業新聞, 1996년 8월 21일자) 

<담당: 총괄연구실, 선임기술원 朴敬善> 

(Tel: 02-250-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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